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등을 낸 저임금노
동자에게 변호사·공인노무사를 선임해주는 ‘무료 법률서비스지원 사업’ 예산이 2
년 연속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윤석열 정부가 앞세워 온 ‘노동약자 지원'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서 받은 자료를 보면, ‘무료 법률서비스지원 사업’ 예산은 지난해 11억2500만원에
서 올해 10억5000만원으로 삭감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10억원으로 또
다시 삭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국선변호사’ 제도처럼, 월 임금 300만원 미만 저임금노동자가 노동

[단독] 노동약자 지원하는 노동위 ‘무료 법률서비스지
원’ 예산 2년째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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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중노위가 무료로 변호사·공인노무사
를 ‘권리구제 대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산은 2년 연속 삭감됐지만, 해당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증가
하는 추세다.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건수는 2021년 1888건에서 2022년 2716건,
2023년 3019건으로 계속 늘어났고, 올해 8월까지 선임 건수도 2087건으로 연말
이 되면 3천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집행률 역시, 지난해 예산을 전액 사용했으며, 올해 8월까지 집행률이 81.8%
로 연말에는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다. 사업 성과도 나쁘지 않다. 지난해 권리구제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권리구제율(부당해고 등 인정 또는 화해)은 67.3%로, 전
체 사건 평균 권리규제율 6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5천만원 정도는 사실상 삭감이라고 보기 어렵
다”면서도 “내년에 해당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업의 예산을 돌려서 충당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약자 지원을 외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었
다”며 “더 많은 취약계층이 신속하게 법률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이 복
구·증액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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